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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산 감소를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위험 관리 측면의 중재(intervention) 전략이라 규정하고 그 효과를 실증적으

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기간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2020년 2월 29일부

터 백신접종이 시작하기 전날인 2021년 2월 25일이였다. 이 기간동안 세 번의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각 유행별 사회적 거리두기 중재 전략의 

변화가 세 번 있었던 상황에서, ‘비감염-노출-감염-회복(Susceptible-Exposed- 

Infected-Recovered, SEIR)’ 감염병 확산 모형과 Prophet 시계열 모형을 응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각 시기별 노출자와 신규 확진자 증가 사이에 어떠한 

조절역할을 했는지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전반적으로 코로나19 노출자 및 신규 확진자 증가 추세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다소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차 사회적 거리두기 전략 시행이 가장 효과성이 

높았고 1차 시행과 3차 시행 순으로 그 효과가 낮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배경으로 

감염병 위험 관리에 대한 함의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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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이하 코로나19)은 2019년 12월 중국 우

한 지역을 시초로 비말 감염과 접촉 감염으로 발생하였고 코로나 알파(Alpha), 베타

(Beta), 오미크론(Omicron) 등 여러 차례 변이를 거치면서 전 세계로 확진자가 급증하

는 모습을 보였다. 국내에서는 2020년 1월 20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보고되었고 2020

년 2월 20일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2023년 9월 3일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34,436,586명 그리고 사망자는 35,81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1)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출현 시 대부분의 정부는 의학적 중재(medical 

intervention, MI)와 비의학적 중재(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 NPI)라는 두 가

지 전략을 통해 감염병 확산에 대응한다(Bcheraoui, 2021; 김창환･문영세, 2022). 먼저, 

의학적 중재로는 백신접종으로 저항력을 향상하는 방안과 확진자의 증상개선을 위한 

치료제 보급이 대표적이다. 반면 비의학적 중재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를 바탕으로 개인적 차원의 자발적 방역을 포함한다.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대한민국 정부 역시 그 확산을 막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및 

백신접종 등 다양한 의학적 그리고 비의학적 방역 정책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염병 대응 위험 관리 전략 중 하나이며, 개발 이후 병리적 

실험 등 기본적인 시간이 필요한 백신이나 치료제 사용보다는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중재 방법이다(권순만, 2020; 김동규･정윤･이견직, 2021; 신현재, 2021). 이에, 각

국 정부가 코로나19 발생 초기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시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개인 간 물리적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는 것으로 실행이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높은 방역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김민정, 2023; 

김창환･문영세, 2022; 박승규･이범현, 2019; 이은경, 2023; 홍진욱, 2023).

국내에서는 2020년 2월 29일 첫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발표한 뒤 이를 

시행하며 코로나19 확산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였다(보건복지부, 2020). 정부는 이 정책

을 통하여 국민들의 공동체 생활을 줄이고 활동 반경을 제한하는 방역수칙을 제시하고, 

예방수칙과 단체생활･이용시설 감염병 관리 요령을 포함한 대응 요령도 배포하였다. 

방역 당국의 적극적인 검사 진행으로 감염의 확산을 줄임과 동시에 마스크 착용 등 

정책 시행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감염 대응 역량을 

1) 본 정보는 가장 최신 업데이트된 현황정보로, https://coronaboard.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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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 준 것으로 평가받기도 하였다(김동규 등, 2021).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는 지속적인 감염 확산상황에 따라 2020년 6월 28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3단계 정책

을 시행하였고, 2020년 11월 7일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정책을 시행하여 지자체별 

자율에 의한 차별화된 자율 조치 체계로 수도권 및 비수도권 간 방역 체계를 세분화하였

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 하지만 지나치게 세분화된 체계로 인하여 단계 사항

에 따른 의미 및 조치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2021년 7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정책(2021년 7월 1일∼2021년 10월 31일)으로 조정되었고. 단계적 일

상 회복 단계를 시행하게 되었다(질병관리청, 2021).

하지만,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계속 변화하면서 방역 중재 정책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선제적 예측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졌다(김선영, 2020; 문수

찬, 2022; 신현재, 2022; 이은경, 2023). 국내외적으로 시계열 모형을 활용한 코로나19 

확진자 수 예측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코로나19 발생 초기의 단기적인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김봉현, 2021; 김재호･김장영, 2021a, b, c; 배진수･김성범, 

2021). 이는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해 코로나19의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을 단순하게 

접근한 방법으로 설명하려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였다(노은경･정승원･문재욱･황인준, 

2033; 이은경, 2023). 따라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방역 정책을 검토할 때에는 효과

적이고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여 예측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운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변화에 따른 감염병 확산

행태를 확인하고 상호 비교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했던 중재 정책의 실행 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기존 연구와 상이하게 특정 기간동안 변화된 세 번의 사회적 거리두

기 전략 시행에 맞게 단기/단계적 시계열 분석을 시도하려는 점은 선행 연구와의 차이

점이자 본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대한민국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코로나19 신규 

노출자와 확진자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가 존재하지만, 이 연구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초기 시점인 2020년 상반기에 

국한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

기 정책의 효과를 조금 더 장기적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으로 본 연구는 

① 사회적 거리두기가 처음 시행된 시기(2020년 2월 29일~2020년 6월 28일), ②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시기(2020년 6월 28일~2020년 11월 7일), 그리고 ③ 5단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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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거리두기 시행 시점(2020년 11월 7일)부터 의학적 중재인 백신 보급이 시작되던 

전날(2021년 2월 25일)까지 총 세 번의 사회적 거리두기 변화 시기별 사회적 거리두기 

중재 전략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초 발생한 2020

년 1월 20일부터 분석 기간에 포함하고자 하였으나 감염 재생산지수(reproduction 

number, R0)와 같은 설명변수가 2020년 2월 21일부터 제공되었고 잠복기를 감안한 

시차에 의해 2월 28일부터 분석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였으며, 2월 29일부터 1차 사회적 

거리가 마침 시행된 점도 감안하였다. 또한 2021년 2월 26일까지 분석을 한정한 이유는 

백신접종이라는 혼합변수의 효과를 제한하고 본 연구가 관심을 가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중재 정책의 효과에만 집중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2. 선행 연구

1) 위험 커뮤니케이션

위험 커뮤니케이션은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 혹은 외부 환경적 영향으로 발생할 

위험에 대해 예방적 차원이나 또는 사후적 대응 측면의 소통적 활동들을 의미하고, 이러

한 과정은 사회적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 사회의 질적인 평가기준이 되기도 한다

(Beck, 2006). 또한 위험 커뮤니케이션은 위험 상황에 대한 메시지 전달과 더불어 이를 

수용하는 이용자들과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위험에 직면한 국민들의 공

포와 불안감을 낮추고 사회적 위험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들의 총합을 

포함한다(김영욱, 2006; 송해룡 & 김원제, 2005; 정원준, 2021; 최자인･최자윤, 2022). 

특히,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대규모의 복합적 위기의 특성을 보인다. 또한, 

언제, 어디서, 어떠한 위기가 발생할 것인지 예측이 곤란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기

에, 하나의 위험 요소가 다발적 피해를 야기하는 위기로 변환되기 전에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정원준, 2021; 최자인･최
자윤, 2022).

코로나19 이슈는 명백한 위험 이슈라 판단할 수 있는데, 이는 네 가지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감염 확산 속도와 질병의 심각성(치명률)과 같은 위험의 불확실성

이 높았다는 점이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해 유행 시기에 따라 전파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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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지수가 계속 변화하고 있었으며, 치명률(case of fatality, CFR)

도 백신접종과 중환자 치료 역량에 따라 시기별로 차이가 있어 감염병이 공중보건에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지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둘째, 감염병 확산이 지속

적으로 증가하여 시간적 제약이 높았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초기의 신속한 방역 및 

커뮤니케이션 대응이 강조되고 있었다. 셋째, 바이러스가 사람 간 전파되는 특성으로 

인해 사람들의 접촉이 줄어들어 자원과 사람의 이동이 필요한 경제 활동을 위축시켜 

사회･경제적 위기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넷째, 감염병의 전파과정을 추적하기 

어렵고 대응을 위해 정부 및 민간의 다양한 기관과 역할 분담이 필요하여 이를 수습하는 

과정이 복잡했다는 점이다(권순만, 2020; 고길곤･허정원･박정민, 2021; 최자인･최자윤, 

2022). 이에 코로나19와 같은 신종전염병 발생 시 많은 공중들의 불확실성을 감소하게

하는 소통의 중요성과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도 높았다고 할 수 있다(정원

준, 2021).

대한민국 정부의 코로나19 위험 커뮤니케이션 대응을 보자면, 2020년 2월 국무총

리가 본부장을 맡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었고 감염병 위기 경보를 ‘주의’에

서 ‘경계’로 격상하면서, 2020년 3월 10일 이전에는 매일 오전, 오후 하루 두 번씩, 이후

에는 매일 오전 10시에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였다. 브리핑의 내용은 전일 대비 확진자 

수와 격리자수 등 현황에 대한 내용, 확진자 발생 지역과 동선 등 상세한 역학조사 내용, 

대응 상황과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국민의 예방 수칙에 대해 하루도 빠짐없

이 강조하고 호소하며 해당 지침을 제공하였다. 정보 전달 형식에서도 단순히 일일 현

황을 알리는 브리핑의 형식을 벗어나 의료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출연해 실시간 

방송에서 특정한 주제와 시민의 궁금증에 대해 직접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새로

운 형태의 위험 소통을 시도하였다(정원준, 2021).

2)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리적 거리두기(physical distancing)와 동의어로, 다수의 모

임을 금지하거나, 개인에게 외출을 자제하거나 공중시설 등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김동환･조수민, 2021).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초기 상황에서는 전염 확산 완화를 위한 전략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비약물적 

중재의 실천이 방역 효율성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비약물적 치료는 개인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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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과 관련이 있어, 질병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거나 기존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들을 의미하며, 의료 시스템 안밖에서도 수행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Liu, 

Morgenstern, Kelly, Lowe & Jit, 2021; Matrajt, & Leung, 2020; Rieger, 2020; Rieger, 

2020; 신현재, 2021; 홍진욱, 2023).

사회적 거리두기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와 미국 질병

통제예방센터(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등 감염병 대응 

주체의 위험관리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다. 가령, 세계보건기구는 사회적 및 물리적 거리

두기 조치는 코로나19 연쇄 전파를 중단하고 새로운 감염이 출현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질병의 확산을 늦추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사람들 사이의 물리적 거리(최소 1~2미터)를 

확보하고 오염된 표면과의 접촉을 줄이는 동시에 가족과 커뮤니티 내에서 가상의 사회적 

연결을 장려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역시 모든 사람이 

동참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늦추기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필수 조치라고 강조하였다(WHO, 2020; 보건복지부, 2020).

사회적 거리두기의 세부적인 시행은 사람 간 밀집도를 낮추는 방법, 모임을 금지하

고 이동을 통제하는 등 다양한 조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치들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사회적 중재라고도 지칭하는데 이는 아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염 확산 곡선을 통제하여 사회의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신현재, 2021, 2022).

출처: 신현재(2022. p. 47)

그림 1. 사회적 거리두기 중재를 통한 감염병 확산 억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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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감염병 유행상황에서는 예방 백신접종을 장려하거나 개인 예방 행위를 주요 

방역 전략으로 하였기 때문에, 코로나19 위험 상황만큼 정부의 중재 전략 차원에서 사

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며 주목을 받았던 전례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실례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중재 효과로 유행 속도를 늦추고 확진자 수 감소 

등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었다는 국내외 연구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Koo, Cook, Park, 

Sun, Sun, Lim & Dickens, 2020; Shim, Mizumoto, Choi & Chowell, 2020; 김민정, 

2023; 김창환･문영세, 2022; 박승규･이범현, 2019; 이은경, 2023; 홍진욱, 2023). 나아

가, 매트레이트와 렝(Matrajt & Leung, 2020)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

었을 때 확진자 수의 증가가 완화되는 결과를 보고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원활히 시행되어 준수율 및 실천율을 더욱 증대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노

력도 병행해야 함도 강조하였다.

정부 정책 개입이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질 때 효과가 있다는 보고에 따라 국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검토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행사 및 모임 참석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을 시행하였으며, 사람 간의 신체접촉 금지와 2m 거리두기를 

기본 예방 수칙으로 제시하였다(보건복지부, 202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 국내

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는 것을 자제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직접 접촉을 줄이는 행동이 대표적인 예로 제안되고 있다. 생활 방역 체계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로 나누어지는데, 공통적인 개인 방역 수칙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행위 실천을 권고하고 있어 코로나19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실천해야 

할 중요한 행위임이 강조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

3) 대한민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변화

(1) 1차 사회적 거리두기(2020년 2월 29일∼2020년 6월 27일) 정책: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

2020년 1월 20일 중국 우한으로부터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이 코로나19 첫 

확진로 판명되면서 국내의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되었다. 이

후 2020년 1월 24일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내국인이 두 번째 코로나19 확진되었으며, 

1월 27일 4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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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18일 대구 지역의 한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

하여 본격적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되었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하였

다. 그리고 이틀 뒤인 2월 20일 청도 대남병원에서 확진된 환자가 사망함으로써 공식적

으로 국내 첫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2020년 2월 23일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시키고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중앙사고수

습본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시켰다. 대구 종교단체에서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전국 5개 시･도로 급속히 전파되었고, 2월 29일 일일 코로나19 확진자는 909명

을 기록하기도 하는 등 소위 말하는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시작되었다. 이에 정부는 

감염병이 지역사회로 급속히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첫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을 도입하였다.

다만,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어떠한 정확한 기준이 있기보다는 일종의 메시

지 형식으로 가까운 친지들과의 만남을 줄이는 등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감염병 

전파를 막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었다. 따라서, 실내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각종 

행사, 모임, 종교행사 등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중순

까지 산발적 지역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였고,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유럽 및 미국발 확진자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정부는 2020년 3월 22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는 

사실상 체계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시초였으며, 해외 입국자의 2주간의 자가격리 

조치는 이 시기에 시작하였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및 유흥

시설은 15일간 운영중단을 권고하였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노래방, 학원 등을 운영중단 

권고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만약 운영중단이 불가한 시설은 유증상자 출입금지, 

1∼2미터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손소독제 비치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게 정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1차 코로나19 유행은 다소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다.

2020년 4월 20일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국민들의 사회적 피로

가 쌓이고 참여도 및 경제 활동 침체의 영향으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종교, 유흥, 학원 및 실내 체육시설 등 

집단 실내시설에 대하여 운영중단에서 운영제한으로 권고 변경하였다. 그러나 방문자 

발열체크, 사람들 간의 1∼2미터 거리 유지, 공용물품 사용금지 및 환기 등 방역지침 

준수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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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보였으나, 일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드는 상황으

로 정부는 판단하였다.

(2) 2차 사회적 거리두기(2020년 6월 28일∼2020년 11월 6일) 정책: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방역 전문가들의 우려 속에 시행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5월 6일 생활 속 

거리두기 정책은 다시금 코로나19가 유행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국민들의 자발적 방역 

집중도가 떨어지면서 서울 종교시설, 이태원 클럽 및 물류센터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

하여 코로나19 확진자 폭등으로 연결되었고 결국 코로나19 2차 유행이 시작되었다. 

2020년 6월 28일에 정부는 지역별로 거리두기 기준과 조치사항들이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하였다. 1단계는 

일일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일 때 적용되며, 모임이나 행사를 허용하고 스포츠 관중도 

입장이 허용된다.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학교는 등교 및 원격수업을 병행하

도록 하였다. 1단계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2단계에서는 일일 확진자 수가 50 ∼ 100명 미만일 때 적용되고 불필

요한 외출이나 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하였다. 3단계에서는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셧다운 조치를 하였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시점인 20년 6월 28일로 기준으로 2차 

사회적 거리두기 시점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표 1.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일일 확진자 수 50명 미만 50 ~ 100명 미만 100 ~ 2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허용

(방역수칙 준수 권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행사 참석 관중 수 제한 무관중 경기 중지

다중
시설

공공 운영 허용 운영 중단 운영 중단

민간
운영 허용(단, 고위험시설 운

영 자제 명령)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고·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학교･유치원･
어린이집

등교 및 원격수업
등교 및 원격수업 (등교인원 

축소)
원격수업 및 휴업

기관･기
업

공공
유연 및 재택근무 등 근무밀집

도 최소화
유연 및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필수 인원 외 재택근무

민간
유연 및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유연 및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 제한 권고
필수 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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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차 사회적 거리두기(2020년 11월 7일∼2021년 2월 25일) 정책: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정부는 2020년 11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던 기존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

계와 2.5단계를 추가한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기준을 변경하였다. 5단계 사회적 거

리두기는 3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일일 확진자 수에 따라 단계가 변경되었다. 1단계에서

는 생활 속 거리두기처럼 생활방역에 초점을 맞추었고, 1.5단계에서는 집회･시위, 대규

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 4종의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였다. 2단계

에서는 스포츠 경기 관중을 정원의 10%만 입장할 수 있었고, 대중교통 내에서 취식이 

금지되었다. 2.5단계에서는 모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유흥시설, 홍보

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및 실내 체육시설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직장에서 필수인력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시행하였

고, 모든 학교도 전원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었다.

일부 방역 전문가들은 가을철 인플루엔자 유행과 코로나19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코로나19 재유행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였으나, 정부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

고 외식･숙박 쿠폰 등을 배포하였다. 결국 수도권을 중심으로 5일 연속으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고 중증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3차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었다. 

1차와 2차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은 일부 지역의 집단 감염으로 인한 산발적인 확

진자 급증의 모습이었으나, 3차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은 본격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유행이 나타난 것이 이전과 가장 큰 차이점이였다. 

표 2.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별 개념 요약

구 분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적

유행개시)

2단계
(전국적

확산개시)

2.5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
(전국적
대유행)

핵심
내용

일상생활과 사회 
경제적 활동 유지 

및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코로나19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다중이용시설 자제

가급적 집에 
머무르고 외출, 

모임, 다중 
이용시설 최대한 

자제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모임 및
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 및 
협의, 방역수칙 

의무화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 
사는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출처: 질병관리청(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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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유행시기에 해당하는 2021년 2월 26일부터 보건소와 요양병원 등 

전국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공급되어 첫 백신접종이 시작되었으며, 2월 27일부

터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접종이 시행되었다. 

또한,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세분화된 체계 및 방역･의료역량 보다 낮은 단계 

조정 기준이 다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단계의 세분화로 다양한 조치의 시행은 가능

하나, 0.5단계 사이의 위험성과 국민의 행동 대응 메시지는 불명확하였고, 중증환자 병

상 및 생활치료센터 확충 등 의료역량이 확대되었으나 격상 기준은 2차 유행 수준에 

맞추어져 있어 기준이 과소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3차 코로나19 유행은 전국적 소규모 

감염 발생이 지속되어, 특정 집단에서 국소적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1, 2차 코로나

19 유행과는 차이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4단계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한 것이 가장 큰 변화였으며,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

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였다. 이에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

할 수 있었다. 

종합하면, 대한민국에서는 2020년 1월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직후부터 적극적

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범정부 차원으로 이뤄졌다고 평가된다(노윤아･정
승원･문재욱･황인준, 2022; 배진수･김성범, 2021). 먼저, 2020년 2월 29일로부터 사회

적 거리두기를 시행했지만 권고하는 수준이였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짐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을 실질적으로 시행하였다. 그리고 2020년 06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는 다양한 거리두기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한

다고 발표하고 코로나19의 심각도와 방역 조치의 정도에 따라 단계를 달리하여 적용하

였다. 이렇듯, 3단계로 나뉜 거리두기는 약 4개월간 진행되다가, 2020년 11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 세분화하여 시행했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체제는 

다시 4단계 체제로 변경되었다. 4단계로 변경된 개편안은 2021년 07월 01일 0시부터 

시행하여 2021년 10월 17일까지 운영되었다. 이처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중재 정

책을 두고 반복적인 수정 및 변동이 시민의 자유의 광범위한 제한, 경제활동의 위축, 

사회적 활동의 위축 등 사회적 문제들도 야기했다는 비판도 있었다(김봉현, 2021).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시민들의 모임과 이동을 제한하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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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중재적 성격을 갖고 있기에 본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그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윌슨(Wilson, 1995)은 하나의 정책의 비용과 편익이 특정 그룹에 집중되

고 분산되는 정도에 따라 <표 3>과 같이 네 가지의 정책/정치적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

고 하였다.

표 3.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특성 

비용

편익

집중 분산

집중
이익집단 정책/정치

(interest group policy/politics)
고객 정책/정치

(client policy/politics)

분산
기업가적 정책/정치

(entrepreneurial policy/politics)
대중주의 정책/정치

(majoritarian policy/politics)

출처: 윌슨(Wilson, 1995)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분산 정도는 정책의 강도와 지속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처음 시행되

고(예: 1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 강도가 낮은 경우에는, 윌슨(Wilson, 1995)이 

분류한바와 같이 정책 시행에 따른 비용과 편익이 많은 사람에게 분산되는 ‘대중적 정책

/정치’ 성격이 존재한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단계가 올라갈수록(예: 3차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식당, 카페 및 헬스장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

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가 실시되어 특정 사업의 종사자에게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강도가 높아지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책 시행에 따른 

비용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고 편익은 다수에게 분산되는 ‘기업가적 정책/정치’가 발생하

게 되는 것이다. 정책 비용이 집중되는 규제 집단은 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동기가 강하

지만 많은 사람들이 편익을 공유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변화의 주장에 따라 대한

민국 정부의 정책 단계 수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4)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 선행연구

전염병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효과를 여러 선행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Haug, Geyrhofer, Londei, Dervic, Desvars-Larrive, Loreto & Klimek, 2020; 

Lyu & Wehby, 2020; Koo, Cook, Park, Sun, Sun, Lim & Dickens, 2020). 예를 들어, 

미국의 42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시행이 코로나19 사망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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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율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 루와 웰비(Lyu & Wehby, 2020) 연구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지 거의 42일이 지난 후 일일 사망률 증가율이 6.1% 떨어졌으며, 

평균 입원 증가율은 8.4% 떨어졌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해당 연구에서는 사회적 거리두

기 정책은 정책이 시행된 지 약 3주 후부터 일일 사망률 감소에 영향을 주며, 일일 입원

율 감소 효과는 정책 시행의 2주 후부터 나타났다.

한 연구(Brauner, Mindermann, Sharma, Johnston, Salvatier & Gavenčiak, 2021)

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중재 정책을 취한다면 코로나19 감염률이 최대 99.3%

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하였다. 특히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시행 정도가 

강해질수록 코로나19 감염 증가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코로나19 대

응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41개국에서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1,000명 이하 모임 제한, 100명 이하 모임 제한, 10명 

이하 모임 제한의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코로나19 대응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1,000명 이하의 모임 제한은 23%의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100명 이하는 34%, 

10명 이하는 42% 감소와 관련 있었다.

한편, 리우 외(Liu, Morgenstern, Kelly, Lowe & Jit, 2021)의 연구에 따르면, 1,000

명 이하의 사적 모임 금지는 코로나19 감소와 크게 관련이 없지만, 10명 이하의 사적 

모임 금지는 코로나19 감소에 효과적이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의 모임과 이동

성을 통제하고 차량이동 제한을 강화하는 것이 유행곡선을 평평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공공 보건 정책임을 보여주었다. 한편, 226개의 나라에서 2020년 3월부

터 4월까지 시행한 46개의 코로나19 대응정책의 효과성을 살펴본 흥 외(Haug, 

Geyrhofer, Londei, Dervic, Desvars-Larrive, Loreto & Klimek, 2020)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코로나19를 감소하는 데 큰 효과가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대중교통 제한 정책은 국가나 지역 상황에 따라 정책 효과의 편차가 

크다고 주장하면서 정책 시행의 맥락을 고려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다만, 세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방역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이 요구되

고 있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가 지닌 한계점과 관련하여 동일한 감염병이라도 확산 속

도와 감염률 등의 역학적 특성은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내외 연구자들은 언급한 특성별로 차별화된 검증 모델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이미림, 2016). 

국내 연구로는 코로나19 초창기에 단절적 시계열 모형(interrupted time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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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을 사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일별 신규 확진자수와 사망자수의 수준 및 

기울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이은경(2023) 연구가 대표적인 예이다. 확진자 및 사망

자 축적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전･후 변화, 계절성을 통제하기 위해 일평균 온도, 

요일 변수, 다른 정책 변수(일일 검사수, 마스크정책 등)를 포함하고, 연령별(20세 단위) 

그리고 지역별(수도권과 비수도권)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의 증가 추세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연령별로는 40대 이상 중고령층 그리고 지역별로는 수도

권에서 정책 효과가 컸던 것으로 밝혔다. 

종합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를 분석한 선행 연구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상반기 자료에 기반하여 효과 분석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후속적인 데이터 발

굴의 어려움이라는 방법적 문제도 존재하였지만 백신과 치료제 등 다양한 정책 중재의 

효과가 혼재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 시행 초기 기간만의 효과 검증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이은경, 2023).

5) 전염병확산모형(epidemic spread models)과 시계열 모델(time-series models)

인간의 삶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주는 코로나19 감염병은 그동안 여러 유행을 거치

면서 국내에서도 코로나19의 유행을 예측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감염병 

예측연구는 크게 역학적 전염병 확산모델링(epidemic spread modeling)과 시계열적 

모델링(time-series model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2)

역학적 모델링은 감염병의 초기 유행양상에서부터 장기적인 유행양상까지 감염의 

전파와 백신이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미래의 감염병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역학적 모델링은 감염병 역학에서 구획모형(compartment model)으로 비감염-감염-회복

(Susceptible-Infected-Recovered, SIR)과 비감염-노출-감염-회복(Susceptible-Exposed- 

Infected-Recovered, SEIR) 모형이 대표적이다. 커맥과 맥켄드릭(Kermack & Mckendrick, 

1927)에 의해서 정립된 초기의 감염병 확산모형은 감염과 확산만을 고려한 S(Susceptible, 

비감염)-I(Infected, 감염) 모형이었지만 최근에는 확산의 복잡성을 표현하기 위해, 재감

염, 치료와 사망의 분리, 질병 노출과 감염의 구분, 면역형성 등을 고려한 모형이 제시되고 

있다. 가령, SIS모형의 경우 SI와 동일하게 오직 두 가지 단계인 비감염과 감염으로 확산을 

2)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계열적 모델링은 연구방법론에서 더 자세히 논하고자 한다.



54

묘사하였지만 비감염(S)에서 감염(I)되고 그 이후에 다시 비감염(S)이 되도록 하였다. 

즉 SIS 모형은 SI 모형과는 다르게 감염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치료가 되어 다시 감염가

능상태로 반환되게 하였다. 이후의 모든 모형이 S로 끝나게 되면 초기 상태로 반환되어 

확산주기가 반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개선된 SIR 모형의 경우는 SI 모형에 R(recovered, 회복)이 추가되었다. 이전

의 SIS 모형과는 다르게 SIR 모형에서는 R 단계에서 치료된 행위자들만이 초기 상태로 

반환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SIR 모형은 미분방정식을 통해 시간 변화에 따른 곡선의 

변화로 기초감염 재생산수를 산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SIR 모형은 질병의 잠복기가 

없고 회복된 후 면역으로 재감염이 되지 않는 가정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보완한 모형이 SEIR 모형으로 기존 SIR 모형에 E(Exposed, 질병 노출)의 변수가 추가되

었다. 이는 수용자가 감염 위험에 노출되었지만 아직 감염 혹은 발병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SIR이나 SI 모형의 경우는 전염병에 노출되면 무조건적으로 전염병에 감염된

다고 한 것과는 다르게 SEIR 모형에서는 전염병에 노출되면 일정 확률로 전염병에 걸린

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SEIR 모형은 잠복기가 있는 감염병의 미감염자, 노출된 사람, 

감염자, 완치된 사람의 변화로 감염병 예측이 가능하였다(Ceylan, 2020; Kim, Ko, Kim 

& Jung, 2020; Koo et al., 2020; Rahmandad, Lim & Sterman, 2021).

한편, 시계열적 모델링은 다양한 분야에서 시간 변화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는 곳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시간변화에 따른 결과예측은 관찰 기간이 길고 결측값이 

없는 데이터로 이루어졌을 때 효율적인 예측이 가능하다.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시계열 

모델링을 이용한 코로나19 예측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국가별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예측변화에 중점을 두었다. 대표적 시계열 모형인 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ARIMA) 모델을 활용한 논문(Ceylan, 

2020; 김재호 & 김장영, 2021a) 등이 있다. 또한 벡터자기회귀모형(Vector Auto 

Regression, VAR)(Petropoulos, Makridakis & Stylianou, 2022), 순환신경망(Long 

Short-Term Memory, LSTM) (노윤아 외, 2021, 배진수 & 김성범, 2021), Prophet(김봉

현, 2021; 김재호･김장영, 2021c) 모형을 활용한 논문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

외 연구들은 대부분 단편적인 유행 시기만을 기반으로 단기예측을 하였으며 주로 확진

자 및 사망자 수 등 단일변수만을 이용하여 예측 신뢰도와 정확도에 한계가 있었다.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래 <그림 2>와 같이 감염확산모형 중 하나인 SEIR 모형

을 근간으로 정부의 방역 중재 전략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S와 E사이에서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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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 효과를 주는지 효율성 검증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감염(S)과 노출(E)사이에서 중재/조절 효과를 줄 것이다. 

그림 2. 본 연구 모형

 
나아가 정책 개입 이전의 확진자 수를 확인하고 정책 시행 이후 효과를 보기 위하

여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점을 기준으로 세 번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시기별 

단절적 시계열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가설 2: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중재 효과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별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연구 방법

1) 연구 분석 시기 및 기간

본 연구 분석 기간은 2020년 2월 29일부터 2021년 2월 25일까지 약 12개월이다. 

대한민국은 2021년 2월 26일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고령층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하였는데 그 백신접종에 의한 혼합효과를 제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백

신접종의 전날까지로 분석 기간을 제한하였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시점인 

2020년 1월 20일부터 분석 기간에 포함할 수 있었으나, 일부 변수 자료의 제약(일일 

신규 검사자수는 2020년 2월 9일부터 그리고 재생산지수는 2020년 2월 21일부터 자료 

존재)으로 실질적인 분석 기간은 2020년 2월 29일부터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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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계열 분석 접근: Prophet 모형

일반적인 코로나19 시계열 모형은 노출자 변화에 따라 언제 확진자 수가 최대치를 

달성하고 다시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하는 것인지 그 시점을 예측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역학적 감염병 확산 모델링의 구획모형(본 연구의 SEIR 모형)은 감염병 

확산 규모를 인구수와 감염병 재생산지수에 맞게 구현되어 이러한 시점 예측을 할 수 

있으나 오로지 과거 데이터에 의존하여 예측하는 시계열 모형으로는 시점 예측에 한계

가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예측을 하게 되고 어느 정도 확진자 수가 고점인 상태에서 예측하게 되면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게 된다. 만약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와 같이 계절에 

따른 유행성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날씨변수와 연관성이 있다면 좀 더 쉽게 시계열 

예측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는 어떠한 계절에 더 확산되거나 특정 날씨변수와 관계없

이 확산이 되어(김민정, 2023; 이은경, 2023) 본 연구에서는 계절성과 날씨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과거 데이터에 의존하는 시계열 모형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 이외에 

방역정책과 관련한 변수를 같이 고려하는 경우 예측기간동안 추가적인 감염병 확산 상

황의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 단기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최대치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을 본 연구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활용하고자 하는 Prophet 모형은 페이스북(Facebook)에 의해 도입된 

시계열 모형으로 시기와 기간 관점의 데이터가 포함되도록 도입되었다. 따라서 Prophet 

모형은 주기성이 강한 데이터가 있는 시계열 분석에서 가장 예측력이 높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김봉현, 2021; 김재호･김장영, 2021c). Prophet 모형은 비선형회귀모형으

로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

         식에서 은 반복적인 요인이 없는 추세(a 

piecewise-linear model or growth term)를 의미하며, 은 반복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는 패턴(the various seasonal patterns), 은 불규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기성 

효과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은 정규분포를 가정한 오차를 의미한다.

Prophet 모형은 비선형추세에 대한 변경점(knots)이 명시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으며, 로지스틱 함수를 사용하여 추세의 상한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주기적 성분은 관찰 기간의 푸리에(Fourier) 항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Prophet 모형은 전반적으로 변경점의 자동 선택을 허용하기 위해서 베이지안 접근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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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추정되는 모형이다.

Prophet 모형을 활용한 시계열 예측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김봉현(2021)은 

2020년 3월 5일부터 2021년 6월 5일까지 실제 코로나19 감염 날짜를 확인하고 데이터

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필터링을 거쳐 유의미한 코로나19 확진자 수 데

이터를 생성하여 Prophet 모형을 적합시켜 예측연구를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Prophet 모형으로는 실제 데이터와 예측 데이터 간의 오차가 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얻지 못하였고, 해외 유입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다르게 단순히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시간의 경과와는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도 보였다. 반면, 김재호와 

김장영(2021c)은 Prophet 모형을 사용한 결과, 분석기간 동안 특정 사건이 없을 경우 

코로나19 유행예측이 잘 되었지만, 집단감염이나 변이 바이러스 등장 등 특정 사건이 

발생 할 경우 정확한 예측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었지만 코로나19의 트렌드 추정은 

충분하다고 하였다.

3) 자료의 수집 및 전처리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질병관리청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건강피해 분석 

및 적극적인 감염병 예방 및 치료법 개발 등 학술연구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빅데이

터 개방을 추진하였다. 코로나19 빅데이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자료 공유서

비스(www.nhiss.nhis.or.kr)에서 맞춤형 연구 데이터신청을 통해 사용이 가능하였다.  

맞춤형 연구 데이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 국민의 의료데이터를 수집,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건강정보자료를 정책 및 학술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 맞춤형 자료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코로나19 데이터는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청구 자료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자료가 결합되어 있어 맞춤형 연

구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심의를 거쳐 승인된 연구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

였다. 따라서 본 논문도 코로나19 데이터 이용 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을 획득한 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한편, 시계열 분석을 위해서는 사전에 데이터 전처리가 필수이다. 가령, 과거 시간

의 흐름에 따라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모든 데이터가 시간에 맞추어 정리되어 있어

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별 발생한 활동/노출계수, 코로나19 확진자 수, 사회

적 거리두기 단계 등의 변수를 동일한 날짜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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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1) 1차 사회적 거리두기: 2020년 2월 29일~2020년 6월 27일

본 연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지 않았다는 가정(projected)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초적인 예측 상황(base)에 대한 감염 노출/전파력과 확진 예측 결과를 도출하

기 위하여 선행 연구(정은옥･이재갑･고영석･이종민, 2021)가 제안한 수리모델에 따라 

본 연구 분석 기간동안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감염 노출/전파률은 0.875 그리고 확진

률은 0.5로 예측을 진행하였다. 이에 반하여 실질적으로 발생된(reported) 노출력과 

확진 결과는 각 시기별 수집된 데이터를 적용하여 동시에 시뮬레이션 분석을 진행하

였다.

총 네 개의 예측 및 실질값을 융합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한 그래프 결과는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래프의 우측 y축 값이 예측 혹은 실질적인 코로나19 노출과 확진

값이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처음으로 시행된 1차 시기동안 코로나19에 실질적으로 노

출된 잠재확진자(옅고 낮은 높이의 점선)와 확진자(옅고 낮은 높이의 실선)는 각 기초 

예측치(노출자: 진하고 높은 높이의 점선; 확진자: 진하고 높은 높이의 실선)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본 1차 시기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높았던 시기에는 평균적으로 1.5배 이상

이 코로나19에 노출되었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3배 정도의 확진자가 더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가장 높은 확진자 예측 및 실제값을 보여준 구간 이후

에도 여전히 높은 확진자 발생을 예측한 기초값에 비하여 실제 확진자는 낮게 분포하

여 사회적 거리두기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확진자 예측을 수학적으로 분석한 몇몇 선행 연구들(Shim et al., 2020)과 

동일한 결과로 확진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던 코로나19 1차 대유행 시점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하여 개인 및 집단 방역을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 행동변화 

양상이 동시에 나타났고, 이로 인하여 낮은 감염재생산지수를 보였다고 설명이 가능하

다. 그 결과 6월에는 평균 50명 이하의 다소 안정적인 일일 확진자수를 유지하였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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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차 사회적 거리두기 

2) 2차 사회적 거리두기: 2020년 6월 28일~2020년 11월 6일 

일관성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 검증을 위하여 2차 기간에도 1차와 동일한 방

식으로 분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그림 4>와 같다. 1차와 마찬가지로 이 사회

적 거리두기 기간동안 코로나19에 실질적으로 노출된 잠재확진자(옅고 낮은 높이의 점

선)와 확진자(옅고 낮은 높이의 실선)는 각 기초 예측치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대략 30% 정도의 노출 감소 효과를 보였으며, 

확진자 배출 최고점 기준으로 예측과 실제값은 5배의 차이를 보이며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효과를 보여주었다. 환언하면, 감염자와의 높은 접촉/노출에 의하여 높은 확진자 

생산을 예측하였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중재에 의하여 확진자수는 예상보다 20% 정도

의 매우 낮은 수준으로 발생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2차 기간에 시행된 지속적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중재 효과가 잘 반영되어 예측한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비하여 실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확연하게 낮게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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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차 사회적 거리두기

3) 3차 사회적 거리두기: 2020년 11월 7일~2021년 2월 25일

첫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된 후 약 8개월 후에 개편된 3차 사회적 거리두기

에 대한 효과성 검증 결과는 다음 <그림 5>와 같다. 1차와 2차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와 

유사하게 3차에서도 코로나19에 실질적으로 노출된 잠재확진자(옅고 낮은 높이의 점

선)와 확진자(옅고 낮은 높이의 실선)는 각 예측치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대략 60% 정도의 노출 감소 효과를 보였지만, 확진자 

배출 최고점 기준으로 예측과 실제값은 겨우 10% 정도의 낮은 감소 효과를 보였다. 

세 번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변화에 따라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에 

익숙해졌고 개인적 방역에도 더욱 철저하게 준수할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확진자 수는 

대폭 감소하며 높은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예측하였지만, 진하고 높은 높이의 실선과 

옅고 낮은 높이의 실선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즉 기초 예측치와 실질적인 확진

자 수와 큰 차이가 없어 사회적 거리두기 중재에 의한 확진자 감소 효과는 1차와 2차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다수의 선행 연구 결과와 비슷하다. 가령, 김민정(2023)의 연구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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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코로나19 3차 유행 시점인 12월 말에는 일일 신규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는 경우

도 발생하며 가장 큰 유행이 되었다. 정부는 점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였

고 감염재생산지수가 0.7로 잠시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평균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300-400명대이기 때문에 재유행의 위험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3차 대유행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만으로는 급증하는 확진자를 중재하기에는 역부족이였으

며 그 효과성이 낮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은경(2023)의 연구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본 3차 시기에 시도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접근과 국민들의 심리적 피로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낮은 효과를 나타낸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3차 사회적 거리두기

아래 <표 4>는 1∼3차 사회적 거리두기 중재 정책이 시행되던 시점에서의 Prophet 

모형의 성과 지표를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시계열 모형의 대표적인 성과지표로는 평균 

제곱근 오차(Root Mean Squared Error: RMSE), 평균 절대 오차(Mean Absolute Error: 

MAE), 평균 절대비 오차(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MAPE)가 사용되며 실제 

값과 예측 값과의 오차를 알려줌으로써 예측의 정확도를 측정한다. 또한, 성과지표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는 모형일수록 예측 우수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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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에서 Prophet 모형이 가장 예측력이 우수하였으며, 다음 순위

로 1차 시기의 예측력이 높았다. 이에 반하여 3차 시기의 효과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 1∼3차 사회적 거리두기 Prophet 모형 성과지표

구 분 평균제곱근오차
(RMSE)

평균절대오차
(MAE)

평균절대비오차
(MAPE)

1차 사회적 거리두기 11.58 7.83 17.71

2차 사회적 거리두기 8.76 6.13 11.62

3차 사회적 거리두기 33.79 17.24 53.62

5. 논의

1) 연구 결과 요약

2020년 1월에 국내에서 확산된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

는 비의학적 개입(마스크 착용, 손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과 의학적 개입(백신접종, 

치료제 투여)을 순차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비의학적 개입 중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노출/접촉과 신규 확진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

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별 신규 확진자수 등 시계열 자료를 SEIR 모형에 맞게 주요 

변수로 설정하고 Prophet 모형을 응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기간은 재생산지수 등 자료가 존재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처음 도입된 2020

년 2월 29일부터 백신접종이 시행되기 전인 2021년 2월 25일까지로 한정하였다. 또한, 

그 중재 정책의 변환시점에 의해 세 개 분석 주기로 세분화하고 그 효과성을 비교 분석

하였다. 매 분석 기간동안 대한민국은 각각 대유행 시기를 경험하였으며, 각 시기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였다가 신규 확진자수 증가가 어느 정도 통제되면 다시 완화

하는 정책을 반복하였다. 

본 연구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전반적으로 코로나19 노출/접촉과 신규 

확진자수 증가세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병이 확산되었던 제2차 대유행 시기, 즉 본 연구의 2차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에 

있어 거리두기 강화 정책은 신규 확진자수 증가세 완화에 가장 효과적이였고 1차 시기 

역시 효과가 다음 순위로 높았다. 특히 2차 시기에는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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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거리두기 단계를 명백히 규정하고 그 강도를 상향시켜 확진자 

수를 감소하는 정책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백신 확보와 조기 접종이 다소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에서는 

수도권 확산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중재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국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도 하나의 원인이다고 할 수 있다(김동규 외, 2021; 홍진욱, 2023). 

다만, 3차 사회적 거리두기 시점에는 그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비하였다. 이는 3단

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5단계로 더욱 세분화된 정책으로 감염 대상군이 감소하였고, 

감염 노출군과 감염군의 경우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동규 등, 2021).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격상의 기준이 완화됨으로 인해 감염이 더욱 확산된 것으

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기간 지속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자영업자

와 소상공인의 영업 피해, 학생들의 학습손실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피로감이 누적되는 

현상이 나타나 그 효과는 1차와 2차에 비하여 낮아졌다(이은경, 2023). 실례로, 정부는 

그동안 여러 방역정책과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사용 등을 의무화하거나 적극 권장하

였으나 오래 지속되는 방역조치로 인해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군과 일반 

국민들의 불만도 같이 증가하였다(김동환･조수민, 2021; 신현재, 2021).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방역수칙을 따르지 않고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모임을 갖는 일탈 행위들이 나

타났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중재 정책이 불필요한 희생을 더 많이 만든다는 비판 

여론이 대두되어 단계적으로나마 일상 회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다소 미비해지는 상황도 낮은 효과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본 결과는 1차 유행 초기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감염 확산에 감소 효과를 보였고, 

2차 유행 초반에도 감염 확산에 감소 효과가 나타났지만, 3차 대유행에 들어서는 사회

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감소에 효과를 보인다는 객관적 증거를 찾기 어렵다

는 분석을 제시한 선행 연구(오주환, 2021)와 대동소이한 결과이다. 또한, 코로나19 발

생지 자료를 토대로 유행 시기별 코로나19의 공간적 확산 패턴과 방향성을 분석한 연구

(이진희･박민숙･이상원, 2021) 결과, 코로나19는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접성과 

연결성에 따라 공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3차 유행으로 갈수록 코로나19 확산의 범위와 

빈도 그리고 속도에 지역별 차이가 존재하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중재 노력에 한계

가 있었음을 시사한 내용과도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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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문적･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시계열 모형을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변환 시기별 단기예측을 

시리즈로 수행하였고 그 결과 몇 가지 중요한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코로나19 유행시점 별로 단기적인 예측에 있어서 시계열 모형을 

활용하여 시기별 비교 분석하였고 그 중 중재 전략의 효과성을 정량적으로 검증하는 

모형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기존 여러 연구에서 단일 기간내 생성된 데이터만을 활용하

여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예측한 것과 차별화된 접근으로 향후 감염병 유행에 있어서 

참고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참고 자료로만 활용 가능한 이유

는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19를 처음 경험하면서 감염병 방역정책이 유행상황에 따라 

계속 변동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신종 감염병 유행 시 본 연구에 사용된 시계열 모형의 

예측력이 높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시행한 코로나19는 가겹(layering)형태로 진행된 것처럼 보이

나 실질적으로는 다양한 방역정책이 혼재되었다(신현재, 2022). 코로나19 초창기(1∼2

차)에는 코로나19 확산 억제정책으로 감염 확산이 ‘제로 수준’에 도달될 수 있도록 정책

목표가 집중되었으나, 3차 유행시점인 2020년 11월에는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으로 

의료대응 역량을 고려하여 정책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는 1~2차 시기에 비하여 상당히 

완화된 중재 접근으로 동일한 수준의 거리두기 정책이라고 정성적 평가를 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했다. 또한, 본 연구 범위에서는 벗어나지만, 2021년 2월 코로나19 백신접종

을 실시하면서 ‘개인의 자율과 책임에 따른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정책으로 재차 

수정되었다. 이처럼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따라 변화된 정책의 세 번의 효과성 검증을 

진행하였기에, 각 시기별 예측성 활용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미세한 정책적 변화에도 

그 예측력 정도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향후 코로나19

와 유사한 감염병 확산 상황이 도래되었을 경우 동일한 방역정책 하에 각 시기별 최적의 

시계열 모형으로 그 예측성을 높일 필요도 있다.

둘째, 시계열 예측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전 준비를 통해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

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단순히 노출률과 확진자 수 등 몇 개의 주요 변수만을 이용하

여 시계열 예측을 하는 것은 예측력이 낮고 실제값과의 오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사용된 중요 원인변수로 유행 초기상황에서는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수’가 중요한 원인변수가 되었고, 유행 중기상황에서는 ‘인구 이동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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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핵심 변수였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실시되면서 방

역정책도 ‘장소중심’ 규제에서 ‘개인중심’ 규제로 전환이 이루어졌다.

1∼3차 유행시점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인구이동이 코로나19 확진자 수

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백신접종이 시작된 3차 유행 중간 

시점부터 4∼5차 유행부터는 백신접종률이 더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는 선행 연구(노윤

아 외, 2022; 문수찬, 2022; 이은경, 2023)의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가적인 원인변수를 고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본 연구에서 이들 변수

를 다 포함하여 코로나19 유행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였다. 시기별로 시행된 다

양한 정부의 방역 정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유행은 계속되었고 21년 4월 이후에 

발생한 4차 유행의 원인인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전파된 5차 유행시기에는 전래 없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60만명을 넘어서는 날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코로나19 백신의 감염예방 효과 및 재감염률, 코로나

19 변이 바이러스 발생 관련 변수까지 고려하여 시계열 모형에 적합한 후 예측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정부의 방역 정책에 따라 같이 변동되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방역정책이 사전에 정립되어야 예측력 있는 시계열 모형 구축이 가능하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시행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결정의 근거에는 선택적 차이

가 존재하였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조치에 대한 방역

정책이‘방역완화 신중론’ 그룹과 ‘방역완화 선호론’그룹에 따라 서로 다른 데이터가 수집

되고 활용되어 그 결과를 정책결정의 근거로 삼았기 때문이다(김동환･조수민, 2021).

‘방역완화 신중론’그룹은 중증환자 병상 수 확보의 최대치를 계산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의 기준으로 삼고 의료대응 역량 확보 추세에 따라 방역 완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대로 ‘방역완화 선호론’그룹은 백신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효과가 

크지 않고 무엇보다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피해규모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의 방역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김동환･조수민, 2021). 결론적

으로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정부는‘방역완화 신중론’으로 코로나19 방역정책의 수

준이 결정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혼란은 계속되었다(홍진욱, 2023). 본 연구에

서도 방역정책의 주요 지표를 포함하여 분석하였지만 무엇보다 감염병 확산에 따른 일

관성 있는 방역 정책이 사전에 단계별로 정립되지 않으면 시계열 모형 분석의 오차도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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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무적 함의로는 효과적인 중재 전략 시행 뿐만 아니라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강화 역시 중요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오주환(2021)과 포조마틴 등

(Pozo-Martin, Weishaar, Cristea, Hanefeld, Bahr, Schaade & Bcheraoui, 2021)의 연

구에 의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효과가 정책 시행의 기간에 따라 상이함을 보여주

었다. 세부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초반에 누적 주간 코로나19 발생의 일일 증가율

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수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예측력은 떨어졌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람들 간의 모임을 제한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대중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려는 동기나 의지가 약해지고 따라서 

정책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험 인식의 정의(Beck, 2006)에 따르면 

사람들의 위험 인식은 발생한 위험에 대한 생소함에 기인한 두려움이 크게 작용하는데, 

본 연구의 총 분석 기간이 1년이 넘어가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익숙함과 피로감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효율성을 낮게 나타나는데 작용했을 가능성을 지적할 수 있다. 

코로나19 초창기 대한민국 정부의 투명한 정보공개 및 대응방식은 ‘K-방역’이라고 

명명되고 코로나19 대응 커뮤니케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다며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성공적 방역에는 국민들의 높은 자발적 개인위생 실천 

및 방역활동 참여가 근간이 되었다. 실제로 한국인의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한 수용도

가 미국인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방역대책 수용도는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할수록 

높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Kim & Kwan, 2021). 다만, 다른 선행 연구에서

는 자신과 자신이 속한 내집단 간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위험 인식적 

성향이 달라져 사람들이 코로나19 방역 수칙 메시지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저항 정도가 

다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신종 감염병 관련 메시지 피로감이 높을수록 방역 행동을 

실천하기 위한 심리적 저항이 높았다는 선행연구(So, Kim & Cohen, 2017)가 이를 뒷받

침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유사한 메시지에 반복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노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메시지 피로감으로 이어져 메시지 내용

에 대한 반발심을 유발시킬 수 있고, 나아가 그 위험에 대한 정보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기에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시 전달 내용과 방식 그리고 전달 주기 등이 

피로감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설득 메시지가 종용하는 행위에 

대한 태도나 실제 실천 정도, 실천 의사 등에 따라 수용자의 심리적 저항이 달리 나타나

게 되므로 메시지 수용자와 채널에 따라 메시지 형식이 달리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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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방역의 일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뿐만 아니라 개인

위생 수칙 준수 캠페인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민들의 능동

적인 준수 의지를 고취시키고 적극적으로 감염 예방 행동까지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만 제공하는것 뿐만 아니라 이외의 추가적인 다양한 노력이 수반되었을 때, 비로소 

개인의 적극적인 감염 예방 행동 증진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선행 연구 결과

(정원준, 2022)가 시사함에 따라, 해당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본 연구 결과의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계성 측면에서 보자면, 감염병의 위험 및 위기경보 단계별로 

다른 행동수칙 등의 전개가 필수불가결할 것이다. 예를 들면 초기의 지역이나 집단 봉

쇄 차단 정책에서의 행동수칙의 내용과 완화단계에서의 행동수칙의 내용은 단계적으로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 1차부터 3차 대유행 단계를 거치며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대한 피로감이 다소 높아지며 정부 대책이나 방침에 대해 주의와 집중도가 저하

되는 시점에 동일한 메시지의 반복보다는 대유행 단계별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으로 국

민의 인지와 인식을 재전환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Matrajt & Leung, 2020). 그 결과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더 강한 효과를 가질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코로나19 전망으로는, 미지의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는 한 감염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일상 

속 감염 차단이 보다 중요해질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위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마스크 

쓰기,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 생활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 방역 

수칙 준수를 꾸준히 유지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공공 보건 문화와 매너로 

장착시킬 필요도 있겠다(정원준, 2021).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미래 어느 시점에 

미지의 감염병 발생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정부가 가장 먼저 택할 수 있는 중요한 

중재 정책적 옵션이다. 따라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득과 실

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고, 과학적 근거와 경험을 바탕으로 수용가능한 위험도

(acceptable risk)를 도출하여 적정 수준의 거리두기 강도를 결정하는 것(권순만, 2020)

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대비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

3) 연구 한계점 및 후속 연구 제안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성 검증 분석에서 시계열 예측을 전향적인 아닌 후향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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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열 예측은 분석 당시 시점에 가장 적절한 시계열 모형을 선택하고 그 상황을 대변하

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미래의 결과값을 예측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일반적인 주기성 등 시간적 흐름에 따른 추세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예측값을 통해 정밀하게 정책을 평가해야 하는 근거 활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연구자가 시계열 모형에 어떠한 변수를 고려하고 기술적으로 어떠

한 옵션을 모형에 주는 가에 따라 예측값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감염병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변이바이러스의 등장과 재감염에 대한 부분은 시계열 모형에서 예측이 

불가능하다. 재감염의 경우에도 확진자 수에서 별도로 관리되어야 하며 변이바이러스

의 경우는 이전 과거 데이터가 없기에 시계열 모형에 적합할 수가 없다. 따라서 과거에 

기록된 데이터만을 활용해야 하는 점에서 시계열 분석의 한계가 존재하고, 코로나19 

유행 규모와 시기에 따라 바뀌는 잦은 방역 정책의 변화는 시계열 모형을 통해 단기예측

하기에 매우 어렵게 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지향한 세 기간 비교 분석에서도 각 시기

별 변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중재 시행을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방법론적인 어려움

도 존재하였다. 이에, 코로나19 감염병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변이바이러스의 등장과 

재감염에 대한 부분은 시계열 모형에서 예측이 어렵다 하더라도, 후속 연구를 통해 코로

나19 확진자 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백신접종률과 인구이동에 관련한 변수를 포함하고 

이외에 다른 외부변수(예: 위치정보)를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예측될 수 있도록 시계열 

모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효과 중 긍정적인 편익 일부만을 살펴보

았고 부정적인 비용 측면은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효과성 수준

을 온전히 제시하지는 못한 한계도 존재한다. 본 연구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신

규 감염자수 감소에 기여한 것은 분명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상 중증화율 

및 사망률이 높지 않은 만큼 국가 경제 및 전체 보건의료 부문에 미치는 비용적 피해에 

비해 과도한 방역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지적들도 존재한다(신현재, 2021; 이은경, 

2023). 이에 편익과 비용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분석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적정 수준과 효과성 검증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의미있는 후속 연구가 될 것이다. 

여기서 전체 편익은 확진자 수 및 중증환자 수 감소로 인한 치료/의료비 및 교통비 

등 비의료비 감소 뿐만 아니라 사망자 감소에서 비롯된 간접비(생산성 손실액, 조기 

사망으로 인한 미래 소득 손실액)의 감소액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이다(박승규･이범현, 

2019; 신현재, 2021; 이은경, 2023).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비용으로는 경기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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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감소, 교육 및 돌봄의 공백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초래한 추가적인 비용 부분도 고려

할 필요가 있다(권순만, 2020). 

셋째, 감염병 대응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시사점을 찾

을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주요 정책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과 달리 다른 나라에서는 지방정부의 자율적 대응 노력이 보인다는 점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학교폐쇄, 직장폐쇄, 이동제한 등의 다양한 정책은 중앙이 기본 지침은 

제시하더라도 지방의 상황에 따라 그 강도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자율성은 

필요하다(고길곤 등, 2021). 이는 동일한 감염병이라도 감염률과 감염속도는 지역적 그

리고 사회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의 표본으로 서로 다른 

시뮬레이션 모델을 각자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이미림, 2016). 본 연구는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이 세분화됨에 따라 기존의 정책보다 개편된 정책에 따른 확진자 수의 확산을 

밝혔지만 이를 개선하는데 제약이 있으며 이 연구를 통해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은 연구의 분명한 한계로 남는다. 이에 후속 연구를 통하여 가령 전국 지역별 

감염 및 확진자 수 비교 등 사회적 거리두기와 정부의 방역 대응에 대한 정교한 검증도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넷째, 제한된 연구 범위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변화에 따른 확진자 수의 영향을 

연구하였으나 다양한 측면의 요인(예: 변이 바이러스, 백신접종률 등)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를 통해 연구범위를 확장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Prophet 이외 기존의 전통적인 ARIMA, SWAR, VAR 모형과 기계학습을 통한 LSTM 

모형과 같이 다양한 시계열 모형으로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모형별 비교 분석해 

볼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위한 분석자료의 수집 한계도 존재하였다. 코로나19 중재 

정책의 데이터는 확진자수와 백신접종자 수 등 일일 기준으로 산출되는 자료이나, 중환

자 병상수와 같은 자료는 주간 단위 자료이고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 자료는 월 단위 

자료를 활용하여 자료의 시간적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제약도 존재하였다. 이에 언급한 

변인들을 본 연구에 포함하기 어려웠고 이로 말미암아 연구 범위도 축소된 부분이 있었

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분석 기간의 단위를 최소 주간 단위로 일치시켜 연구를 진

행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성 검증의 정교함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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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언급한 한계점이 존재함에도, 본 연구는 세 차례 세분화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

기 정책이 노출정도와 확진자 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개념적 모델을 토대로 비교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국내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설명하는 연구로서 향후 새로운 감염병 발생으로 예방 행동 연구에 본 연구 결과가 

비교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전략의 

기초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위험 관리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가 주는 시사점에 따라 감염병 발병 전 위험 관리 전략을 선행적으로 

수립하고, 위험 예방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실행하여 국민의 자발적 방역 행위를 

실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중재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여 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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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Social Distancing Policy as 
an Intervention Strategy of the Risk 
Communication on Covid-19:

Based on Shart-term Time-series Analyses*

Wonjun Chung**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Media Communications University of Suwon

Since the first COVID19 confirmed case in South Korea on January 20, 2020,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intervention policies such as social distancin in order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social distancing policy as 

an intervention strategy of the risk communication on COVID19 dissemination, based on the 

Susceptible-Exposed-Infected-Recovered(SEIR) and the Prophet time-series models in the three 

periods of Februrary 29, 2020, to Februrary 25, 2021. The findings showed that social distancing 

positively effected the prevention of the dissemination during the second period, followed by the 

first one. The intervention showed relatively lower impact during the third period than the two. Several 

implications in terms of risk management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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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IR ∙ Prophet time-series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0S1A5A2A01042637).

** wjchun1@hotmail.com


	코로나19 위험 확산 상황 시 정책적 중재 전략으로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성 검증: 정책 변화에 따른 단기적 시계열 분석을 중심으로
	1. 문제제기
	2. 선행 연구
	3. 연구 방법
	4. 연구 결과
	5.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